[image: image1.jpg]


[image: image2.png]


[image: image3.jpg]






http://kttu.or.kr/


제13-232호 2019년 7월 23일(화)








▲기자간담회에서 고용현안 발표하는 이재갑 �고용노동부 장관 (사진출처 : 뉴시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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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고용노동부가 일본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. ��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"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"이라고 발표했다.��이어 "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(R&D), 제3국 대체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��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 ▶자연재해 ▶재난관리 기본법상 자연·사회재난 ▶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려는 목적일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. 1주에 12시간인 연장근로 제한을 풀어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뜻이다. ��연구인력에 대한 재량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독려할 계획이다. 재량근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. �


노동계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�“구조적 문제해결 없이 장시간 노동으로 � 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”��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재 개발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. ��노동계에선 “아베 정권이 1천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면 한국 전체 노동자에게 특별연장노동을 강제하겠다는 얘기”라고 꼬집었다.��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, 최대 3개월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3개월씩 연장해 필요한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. �





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주 52시간 제외�고용노동부, 수출제한 재난 규정…특별연장근로 인가










